
- 1 -

 
보도자료 2024.3.26.(화) 배포 

가짜뉴스대응본부 : ☎ 02-2630-0050    □ 담당 : 이주형 부장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 대응본부, 

허위조작 가짜뉴스 ‘무관용 대응 원칙’ 밝혀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 대응본부(최민희 본부장)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4.10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허위정보 및 허위조작정보 유포행위에 대해 ‘무관용 대

응 원칙’을 적용할 것을 밝혔다.

가짜뉴스대응본부는 카카오톡 채널‘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가짜뉴스 방송제

보’와 더불어민주당 공식 게시판 ‘블루웨이브’ 등을 통해 가짜뉴스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특히, 가짜뉴스 대응본부 카카오톡 채널은 지난해 11월 친구 수 536명에서 3월 

26일 현재 친구 수 3,898명으로 6.2배 증가했다. 이는 올해 1월 이재명 대표 정

치테러 사건의 발생과 무분별한 허위조작정보의 SNS·유튜브 확산으로 가짜뉴

스 제보자와 제보건수가 급증한 결과이다.

각 접수처에 제보된 가짜뉴스 사례로는 ‘민주당 공천은 북한의 지령에 의해 이

루어지고 있다. 정진상이 이석기 핵심 참모로 이재명과 동급이고 사실상 공천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문재인, 추미애, 유시민이 5.18 가짜 유공자다. 빨갱

이 집단 찍지 마라’, ‘민주당에서 동성애 찬성법과 교회 폐쇄법을 발의했다’ 

등이 있다.

다른 사례로 최근 대통령실은 “황상무 수석 사퇴 요구에 대해 언론인을 사찰하

거나 국세청을 통해 언론사 세무조사를 해본 적 없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

표했다. 국세청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10월까지 MBC와 YTN 세무조사를 실시했

고 대통령실의 해명은 거짓임이 금세 드러났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유포한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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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은 정확한 펙트체크 없이 기사로 인용되었고 SNS를 통해 재인용되어 대통령

실이 최초 유포한 가짜뉴스는 온라인을 통해 끊임없이 재확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허위사실 공표행위에 대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다.

최민희 본부장은 “SNS 등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사람들에 대해 관용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경고했고, “허위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언론과 

방송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

다”라고 강조했다.

※ 첨부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회의(24.3.26)


